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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축적의 성공 신화를 가져온 발전국가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한국, 일본, 대

만, 중국 등에서 해체되고 있는지, 지속되고 있는지, 혁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세계화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의 자심적 발전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에서 지난날 발전국가의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로 박정희정권 

아래의 한국의 경험에 입각하여 다루고 있다. 작금의 포스트 발전국가의 성격을 적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

의 발전국가적 특징을 적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그 배후에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한 발전국가의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아래 유독 아

시아 국가들 중, 특히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이 신속하게 위기극복에 효율적이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론은 다시금 주목

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발전국가라고 해서 모두 자본축적 과정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듯이 국가의 역할은 필요조건

일뿐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발전국가란 어느 국가이건 간에 내부적인 경로의존과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따

라 연속성과 변화가 있지만 결코 쉽게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어  자본주의의 다양성, 발전국가, 포스트 발전국가, 국가-사회 관계, 국가-노동 관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민주적 

코퍼러티즘

I. 머리말

우리는 글로벌 패러독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화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

럼 질주하면서 국가들 사이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불신, 균열, 대립, 갈등,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세계화의 달콤한 약속은 쓰디쓴 기만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를 

버리고, 시장에 귀의하라’는 시장기복설이라 할 신자유주의 노선 아래 세계화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인간과 자연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

* 이 연구는 2017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0448A-2017000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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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의 자본주의는 세계화의 와중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폐해를 보이고 있

다. 세계화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사이에서 다중적으로 원심화되면서 헤게모

니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Pieterse, 2017). 이 와중에서 세계화는 ‘세상을 계몽적

으로 화합’하기보다 ‘세상을 계기적으로 화형’시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

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기후변화, 환경파괴, 장벽쌓기 등 인류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다.

세계화는 만병의 구약이라기보다 근원이 되고 있다. 일찍이 세계화를 ‘바닥을 

향한 질주(race to bottom)’로 본 폴 크루그먼(Krugman, 1996)은 모든 나라가 자유

화와 탈규제 아래 더 싼 임금과 더 낮은 세금을 추구하는 가운데 복지국가를 향

한 에너지는 소진되고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80 대 20이란 숫자가 상징하듯 거의 모든 나라에서 눈사람 모양의 ‘두 개의 국

민’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와중에서 민족, 인종, 종교, 젠더, 세대, 계층, 집단 등 

사이에서 균열이 복합화되면서 자국 중심주의 아래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민주

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북미와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남미와 아시아로도 

파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정당이 지난 20년 동안 정통적 보수, 중도, 

진보 정당을 압박하면서 지지층과 의석수 확보에서 약진해 왔다. 포퓰리즘이 편

용됨에 따른 베네수엘라는 정부재정은 바닥나고 기아와 빈곤 아래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태리는 다수당이 부재한 가운데 극우와 극좌 포퓰리즘이 연정

을 구성한 바 있다.

자유무역만이 부의 증진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한 보

수진영이 거꾸로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는 

공정한 무역질서라는 미명 아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파기하고,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거부하며, 한미 FTA도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권력전

이가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세계 질서 아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헤게모니 쟁

탈을 둘러싸고 무역갈등이 일어나면서 세계경제는 혼돈에 빠져 있다. 세계경제

포럼의 창시자 슈밥(Schwab, 2017)이 포용적 세계화 4.0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여 세계경제를 구하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밝지 않다.  

옥스팜(OXFAM)에 의하면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6명이 소유한 자

산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38억 명의 것에 해당한다. 지난 40년 동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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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하위 50%의 소득이 94% 증가하였다면 상위 0.1%의 소득은 133%나 늘어났

다. 특권을 지닌 소수의 승자(the privileged)와 고용이 불안정한 다수의 패자(the 

precariat) 사이의 격차는 넓어져 왔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엉망이라는 데 진보와 

보수 차이가 거의 없다. 좌파 진영의 피케티(Piketty, 2014)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

하기 위해 ‘글로벌 자본세’의 도입을 주장했을 때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은 

우파 진영의 조나턴 태퍼(Tepper, 2018)가 그의 처방이 ‘암환자에게 마약을 처방

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독점기업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경쟁을 

압살하는 가운데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자본주의를 선도했던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자본주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로 파이넌

스’, ‘더 많은 시장’, ‘부유세’, ‘토빈세’, ‘포용적 소유기금’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

르는 제도적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정통 우파에서 나올 지경이다. 자본주

의에 영미식, 라인식, 폴더식, 북구식, 아시아식 등 여러 유형이 있듯이 이제 주

주자본주의를 넘는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자본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시장만능의 세계화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발전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세계화가 가져온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거센 바람을 이기려면 국가가 자

심적인 발전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국가의 정책적 입

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가져온 ‘배태

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되 정부가 조정에 나서면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복원

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는 자본과 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의 타협을 통해 경제적 정체와 정치적 불안을 이겨 낼 수 있다. 

발전국가가 지니는 강약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장 사이의 적정한 견제와 균

형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 신화를 가져온 발전국가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해체되고 있는지, 지속되고 있

는지, 혁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작금의 포스트 발전국가의 성격을 이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배경은 바로 세계화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

가의 자심적 발전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필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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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그 배후에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한 발전국

가의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아래 유독 아시아 국가들 중, 특히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이 신속하

게 위기극복에 효율적이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론은 다시금 주목의 대상이 되

었다. 물론 발전국가라고 해서 모두 경제체제 유지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듯

이 국가의 역할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발전국

가란 어느 국가이건 간에 내부적인 경로의존과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따라 연속

성과 변화가 있지만 결코 쉽게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포스트 발전국가

라는 맥락에서 볼 때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독일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북구

식 복지자본주의, 네덜란드식 폴더자본주의, 아시아식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바

람직한 대안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내구성과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임혜란, 2018; Iverson and Soskice, 2019).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국가는 민주주의가 부식한 가운데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 할 수 있다. 

II. 비교자본주의의 시각

오늘의 자본주의는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대항체제를 잉태했지

만 네오-마르크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너진 것은 자본주의라기

보다 사회주의라는 역설을 보여 준다. 사실상 자본주의는 모순과 한계에 따라 

그 자체의 개혁보다 유로코뮤니즘, 민주사회주의, 생디칼리즘 등 다른 체제로의 

이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자본주의는 소멸되지 않는 가운데 

오랫동안 존속하여 왔다. 즉,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내구력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자본주의의 내구력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분석을 해 온 여러 갈래의 학파가 

있다. 

‘근대화이론’, ‘신조합주의론’, ‘생산의 사회체제론(social systems of production)’ 

학파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자본주의론(variety of capitalism)’의 문제제기 이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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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비교자본주의론이 그 맥락을 잇고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이야말로 적응

성(adaptability), 유연성(flexibility), 변화가능성(changeability), 내구성(durability)을 키

워 주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Lim, 2018: 17).1 

1960년대에 들어와 자본주의의 동학에 관해 근대화이론은 경제성장을 유도

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이 은행과 기업이라는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에 의

해 경제체제, 특히 금융체제의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다. 기업주도의 영미식, 은

행주도의 독일식, 정부주도의 프랑스식, 일본식 금융체제가 그것이다(Zysman, 

1983). 1970년대 이후 인플레와 같은 변화된 경제환경 아래, 유럽 국가들이 사

용자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

조합주의론은 자본과 노동의 집중화의 정도에 의해 이익대변의 체계를 구분한 

바 있다. 프랑스의 자유적 조합주의와 영국의 사회적 조합주의가 그것이다(Hall, 

1986). 1980~90년대에는 자본주의의 차이점을 생산방식과 부문지배 등 국가혁

신체계에 의해 설명하는 생산의 사회체제론이 등장한다. 생산의 사회적 체제론

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다품종대량생산, 숙련기술생산, 유연대중생산, 유연전

문화 등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다(Hollingsworth and Boyer, 1997).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에게는 단수이지만, 베버에게는 복수이다(Swedberg, 2005: 

27). 마르크스(Marx, 1970)는 생산양식에 의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격을 밝히려 

했다. 그러나 베버(Weber, 1978: 164-166)는 자본주의를 전통적, 정치적, 합리적 자

본주의 등 여러 형태로 구분하였다. 슘페터(Schumpeter, 1951: 184-205)도 자본주의

는 초기 단계에서 현재적 단계에 이르는 동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현대적 지평에서 여러 갈래의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알베르(Albert, 

1993)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를 크게 영미형 자본주의와 라

인형 자본주의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대조하면서 프랑스식 자본주의나 일본식 

자본주의의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결국 자본주의란 나라마다 정치경제의 제도

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생산의 사회적 체제론의 모태

가 된 조절이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주의의 지속성을 통시적 맥락에서 축적

1　이 글은 비교자본주의 시각에서 아시아의 발전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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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조절양식의 변화에서 찾으려 했다.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한 

축적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절양식이 태동한다는 분석이다. 자

본주의의 생존력은 환경적 적응에 의한 부단한 자기개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현실적 퇴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에 대한 추구도 그러한 적

응의 결과라 하겠다. 정부개입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부터 시장기제에 맡기는 복

지국가에 이르기까지 체질변화도 매우 다르다. 특히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

의 경우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매

우 흥미롭다. 

비교시각에서 자본주의에 관한 연구는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 왔다. 첫 단

계는 ‘다양한 자본주의론’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

장경제로 구분했다. 두 번째 단계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초국적기

업과 ASEAN, EU, WTO와 같은 국제기관들 사이의 상호연계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비서구 자본주의 국

가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BRICS 나라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Kristensen 

and Morgan, 2012: 12-13).

아마블(Amable)은 서구중심적 관점을 넘어 자본주의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

다. 그는 프랑스 조절이론의 일원이지만, 그의 다양성론이 조절이론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홀과 소스키스(Hall and Soskice)가 자본주의 분석에서 근

거했던 제도적 원리, 즉 기업중심적 접근법, 이해관계 조율기제로서의 제도, 제

도적 상호보완성, 제도와 정치사회적 블록 간의 연계성 등의 원리를 거의 그대

로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아마블은 자본주의 유형화의 제도적 변수로서 자

본주의의 3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상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을 설정하고 

여기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영역인 사회적 보호(복지국가와 관련)와 교육부문(직업훈

련 및 숙련형성과 관련)을 추가한다. 이를 정리하면, ① 상품시장 경쟁, ② 임노동관

계 및 노동시장제도, ③ 금융부문과 기업지배구조, ④ 사회적 보호와 복지국가, 

⑤ 교육부문이 그것이다(Amable, 2003: 14).

아마블의 분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가 다른 연구들과 달리 자본주의 모델

의 유형을 선험적으로 전제하는 연역적 방식이 아닌, 경험적 분석결과로 유형화

를 제시하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는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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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도영역에 대한 지수를 추출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시도하여 다섯 

가지의 자본주의 유형을 추출하였다.2 그것은 ① 시장기반 모델, ② 사회민주주

의 모델, ③ 유럽대륙형 모델(이것은 다시 A와 B 유형으로 나누어짐), ④ 남부유럽 모델

(또는 지중해 모델), ⑤ 아시아 모델이다. 표 1은 이러한 자본주의 유형의 핵심 제도

적 특성을 요약해서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도해화하면 그림 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시아지역의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이 세계계층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

은 자못 독특하다. 중국은 15세기 이전 세계의 중심부였으나 서구열강에 의해 

반식민화되면서 주변부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전기로 사회주의와 자본주

의의 길을 거쳐 지금은 반주변부로 올라섰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전기로 주변

부에서 반주변부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상승

하였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 아래 주변부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과 함께 반주변부로 승격하여 왔다. 한국이 30-50클럽에 가

2　 보다 자세한 분석방법 및 자료유형에 대해서는 아마블(Amable, 2003: 16-23)을 참조할 수 있다.

표 1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의 요약

제도 영역 시장기반 모델 사회민주주의적 

모델

아시아 모델 유럽대륙형 모델 남부유럽(지중

해) 모델

생산 시장 

경쟁

탈규제된 

제품시장

규제된 제품시장 규제되기보다는 

‘관리된’ 제품시

장 경쟁

경쟁적이며 온건

하게 규제되는 

제품시장 경쟁

규제된 제품시장

임금-노동 

관계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된 노동시장 규제된 노동시장 조정된 노동시장 규제된 노동시장

금융 부문 시장기반 금융체

계 ·기업지배구조

은행기반 체계 은행기반 금융

체계

금융기관기반 

금융체계

은행기반 체계

사회적 

보호

자유주의적 복지

국가모델

보편주의적 모델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

조합주의적 모델 제한적 복지국가

교육 경쟁적 교육체계 공공교육체계 민간 3차교육

체계

공공교육체계 취약한 교육체계

출처: Amable(2003: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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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면서 중심부로 향하고 있다면, 한국에 앞섰던 대만은 중국으로부터의 견제

에 따라 반주변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자본주의는 무엇보다 정부가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금융부문을 

통제하고, 낮은 복지와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가운

데 초기 일본, 한국, 대만은 자본주의 부문이 취약하여 국가가 자본축적의 기제

를 스스로 마련한 경우이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계획에 의해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다가 개혁 ·개방 이후 국영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였으나 근래에 

이르러 다시금 국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세계체제 안의 외생

적 제약 아래에서 자본축적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에 대한 주도

권의 장악을 통해 기업부르주아 행정관료의 역할의 수행을 동시에 요청받는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Duvall and Freeman, 1981)이다. 경제적으로 국

가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의 확대를 통해 생산과정을 총괄한다. 사회적으로 

국가는 공공선의 구호 아래 관제화된 이익집단안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시

그림 1  아시아 자본주의의 위상

아시아 모델

시장기반 모델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일본

핀란드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복지국가

그리스

노르웨이

노동집약적 시장

한국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호주

금융 시장 네덜란드

아일랜드

유럽대륙형 모델(B)

사회민주주의 모델

유럽대륙형 모델(A)

지중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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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와의 이해관계의 결집을 강제적으로 규제한다. 또한 경제를 재조직하고 

사회를 재구조화한다(Petras, 1976: 422-443). 이러한 국가자본주의적 성향은 자본주

의의 이념에 입각한 혼합경제의 기반 위에 정부주도 아래 관료적인 경제계획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발전국가의 묘상이라 

할 수 있다.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내수시장에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

하여 국가는 투자결정, 노사조정, 자원배분, 금융통제, 시장개입을 통해 국영부

문과 민간부문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사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적 생산관계에서 공적 소유가 이루어지고 국가는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특정 계

급이나 집단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집합적 이해관계를 표출한다.3

III. 아시아 발전경험: 문화주의적 해석과 제도주의적 해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일본을 필두로 한국, 대만, 싱가

포르, 홍콩 등은 괄목할 만한 자본축적과 구조변화를 이루었다. 후발국 중 일본

은 이미 중심부의 위상을 지녔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은 반주변부 이상의 지위상승을 하였다. 일찍이 신흥공업국이라 불린 한국, 대

만, 싱가포르, 홍콩이란 ‘네 마리 용’의 경제적 성공의 요체는 국가의 주도적 역

할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발전국가에 관한 입론이 나타났다.

이러한 동아시아 발전 경험이 지니는 의의는 고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보

다 균등한 소득분배와 결부되어 왔다는 사실에 있다. 이 점이 만성적인 저발전

과 불평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을 구별해 주는 주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발전이 연성이든 경성

이든 간에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연결된 정치안정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독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

3　국가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제와 사회를 재조직하고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를 통하여 생

산과정을 총괄하고 시민사회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으나 사회적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배외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가 자본가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주

도 자본주의, 즉 발전국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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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아시아 발전의 공과에 관해서 대체로 예찬론이 회의론을 압도하여 

왔다. 1997년의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연관하여 ‘종이 호랑이론’이 주목의 대상

이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기적론’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4 동아

시아 발전에 관한 한 자유주의 계열과 마르크스주의 계통의 학자들 사이에 ‘좌

우합의(left-liberal consensus)’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지역은 비

교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

의 경제기적이 제3세계의 퇴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구(舊)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을 향한 대안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Arrighi, 1991: 1996).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화의 와중에서 동아시아는 국가

의 기능이 살아남는 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동아시아 예외론’으로까지 전

개된 바 있다(Evans, 1997; Weiss, 1997).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경제위기

를 거치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 온 세계경제는 동아시아 나라들에게 국제교

역을 통한 성장의 외적 기회를 제공하여 왔음이 확실하다. 또한 세계경제의 주

기적 변화는 미국과 유럽의 산업과 생산 시설이 동아시아로 옮겨 가게 하는 주

요 배경이 되었음도 지적할 수 있다(Wallerstein, 1976). 따라서 동아시아 나라들은 

새로운 국제 분업질서 아래 제조업에 기반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격발적 발전

(spurt of development)을 이룸으로써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그 지위를 높일 수 있

게 되었다. 이 나라들은 시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

쟁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한편으로 세계시장에서 국제분업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상주의적 보호무역 아래 내수시장을 확충하는 쟁하스가 명명

한 ‘선택적 이탈(selective delinking)’이라는 발전전략을 통해 추격발전에 성공할 수 

4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투입의 결과일 뿐 기

술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연적 성장으로부터 내포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어

렵다는 크루그만의 비판이 대표적인 종이 호랑이론이다(Krugman, 1994).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으로 영(Young, 1994)의 논문이 있다. 그러나 후발국의 경우 외연적 성장의 시기에는 기술혁신이 

통상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저축과 투자의 양과 질 면에서 동아시아가 특이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크루그만의 논지는 결함을 갖는다. 이러한 반론으로 헤일(Hale, 1997)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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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왔다(Senghaas, 1990). 수출증진산업화(export-promotion industrialization)를 주(主)

로 하고 수입대체산업화(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를 종(從)으로 하여 내수

시장의 부족을 해외시장에서 보충하는 대외지향성이 그러한 발전전략의 핵심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의 성공을 내인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에서 우리의 관심

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화주의적 해석과 제도주의적 분석이다.5 문화주의

적 해석은 일본의 초기 근대화 과정에서 신도(神道)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벨라

(Bellah, 1957)의 연구를 효시로 하여, 모리시마(Morishima, 1981), 호프하인즈와 콜

더(Hofheinz and Calder, 1982), 뚜웨이밍(杜維明, 1990) 등의 논의를 거쳐 ‘유교자본주

의론’에 의해 절정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제도주의적 해석은 일본의 자본주의

적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존슨( Johnson, 1982)의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화이트(White, 1988), 앰스던(Amsden, 1989), 에반스(Evans, 1995) 등의 

논의를 거쳐 ‘발전국가론’으로 집약되고 있다.

문화주의적 해석은 전통문화로서 유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같은 순기능

을 수행해 왔다고 본다. 가족중심주의, 교육에 대한 강조, 조직에 대한 충성, 위

계서열의 존중, 정부의 지도력, 공동체적 집합주의, 강한 성취욕, 헌신성, 기율 

등이 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해 왔다는 주장이다. ‘고급 유교(High Confucianism)’

가 지난날 지배층의 통치 명분을 제공해 왔다면 오늘날 그것은 ‘하급 유교(Low 

Confucianism)’로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서 생활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Kim, 1994: 99).6 그러나 모든 문화주의적 해석이 유교를 동아시아 발전의 독립

변수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유교가 산업화를 가져오는 데 제도적 변환을 촉

진한 매개변수라는 설명도 주목해야 한다.7 

문화주의적 해석의 백미라 할 유교자본주의론은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유

교가 동양적 근대화를 가져온 핵심적 인자라고 파악한다. 뚜웨이밍은 동아시아

를 인류역사상 세 번째 산업문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유럽과 미국 같이 시

5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임현진, 2001, 제2장을 참고하고 있다.

6　이것을 뚜웨이밍은 ‘정치적 유교(political confucianism)’와 ‘유교적 개인윤리(confucian 

personal ethic)’라고 부른 바 있다(Tu, 1984: 1). 

7　이러한 견해로는 Kyong-Dong Kim(2017)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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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와 구소련과 동유럽으로 대표되는 계획경제에 기초한 

사회주의에 대해 유교자본주의를 제3의 발전대안으로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교는 과거 불교나 도교에 비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민간

에 광범위하게 침투된 이후 그것들에 대해 창조적 적응을 하였으며, 따라서 금

후의 과제는 서양의 사상에 대한 발전적 대응에 따라 세계의 현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뚜웨이밍, 1995: 382, 368-390).

그러나 유교자본주의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동아시아를 

중국문화권으로 보아 이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면의 핵심요소로서 유교를 강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불교, 회교와 같은 세계종교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지니고 있는 샤머니즘을 비롯한 전통 종교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자본

주의를 영미형, 독일형, 일본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점에서 유교와 

일본형 자본주의 사이의 친화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교자본주

의란 범주 안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셋

째, 유교자본주의는 정치인, 관료, 기업인의 과두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합주의

와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권위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이는 지대추구, 부정부

패, 정경유착, 매관매직과 같은 부정적 현상을 수반한다.

이와는 달리 제도주의적 분석은 국가에 의한 효율적인 산업정책의 입안과 집

행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구조분화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본다. 기

업과 노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국가가 직간접의 경제개

입을 통해 자본축적을 견인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주의적 분석

은 시민사회로부터 자율적인 국가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스카치폴(Skocpol, 1985)

이 명명한 ‘국가중심적 국가관(state-centered approach)’에 입각하고 있다. 특히 경

제행위를 전체 사회와의 관련에서 파악하는 신제도주의의 입장에 서서, 국가를 

문제아로 보는 시장중심론을 넘어, 최대주의적 국가관을 선호한다. 경제발전 과

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분구조 위에서 파악하기보다 효과

적인 개입과 보완이라는 시각에서 시장의 불완전성을 막기 위해 계획의 합리성

을 중시하고 있다.8

8　웨이드의 표현을 따르면, 시장은 지도(guide)되고 관리(govern)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시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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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적 분석의 핵심을 이루는 발전국가론에 의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

우 국가는 다른 어느 대륙의 후발국보다 단순히 자원형성과 투자배분뿐만 아니

라 금융, 시장, 조세, 가격 등 거의 전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과 국제경

제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 왔다. 에반스에 따르면 그러한 

발전주의국가의 효과성은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에서 유래한다. 국

가는 사회와 절연된 것이 아니라 잘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고 사회의 이해집단

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약탈국가(predatory state)와는 반대로, 자체의 충원과 승진

의 원칙을 갖는 관료제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를 넘

어 전체 사회를 향한 비교적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롭게

도 바로 배태성과 자율성이라는 모순적인 성향에서 발전주의국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주의국가의 배태된 자율성은 자본축적 과정에서 기업의 독

자적 능력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상대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처럼 변화

되기 마련이다(Evans, 1997: 12-13).9

그러나 발전국가론은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과거 고도

성장기의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 적합한 틀을 제공하여 주고 있지만, 지구화된 

세계경제 안에서 보호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설명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정책입지가 약화되는 현실에서 발전주의국가는 더 이상 

중상주의적 전략을 추구하기 어려워진다. 둘째로, 자본축적 과정은 계급형성과 

분화를 수반하며 그 결과 발전주의국가의 배태된 자율성은 침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와 자본 사이의 변화하는 관계는 포착할 수 있지만 노동과의 연

관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로, 국가의 재량적인 경제정

책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통제가 정경유착을 심화시킬 수 있다. 2007년 아시아

의 경제위기에서 보았듯이 발전주의국가도 약탈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대추구를 

통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주의적 해석과 제도주의적 분석은 동아시아 발전의 열

응보다 시장형성의 정책이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Wade, 1990). 

9　예를 들어, ‘한국주식회사’(Korea, Inc.)에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주종관계의 변화가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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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를 자본주의 국가와 유교문화에서 각기 찾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이하다. 

그럼에도 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수렴되는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

아의 일부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의 성격은 공공권위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의 전통과 무관치 않다. 바꾸어 말해 이는 제도와 문

화를 동시에 고려할 때 동아시아 발전 경험이 보다 적확히 설명될 수 있음을 시

사해 준다. 사실상 동아시아 발전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할 국가주의는 

이 지역에서 오래된 단일국가와 민족형성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일종의 유기

체적 국가라는 일극적 국가체제(state monism)가 이 지역 정치체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일극적 국가

체제는 유교문화가 정착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바로 그 유교문화는 형성 내

지 도입과 함께 일극적 국가체제를 강화해 주는 작용을 해 왔다는 점이다.  

유기체적 국가의 장단은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의 배경을 이룬 개발독재에서 

잘 파악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킨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아시아 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 사이에서 항시 긴장을 겪

으면서 권위주의 정치제체로부터 벗어나 왔다. 그러나 일본, 한국, 대만을 제외

하고 중국의 경우 민주주의는 유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되는 실

정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헌팅턴 같은 서구 학자는 국가의 권위와 책임을 강

조하는 유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Huntington, 1991: 24).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산업

화 이후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이행을 거쳐 공고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유교가 교육을 통한 중간층의 육성과 시민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주주

의와 친화력을 지니고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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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의 발전국가: 신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10

한국에서 국가-사회 관계는 국가기구, 정치사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경제

사회라는 네 가지 영역의 특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국가기구는 틸리

(Tilly, 1994: 5)의 정의에 따라 “정해진 영토 내에서 집중화된 권력수단을 통제하

고 행사하는 합법적 조직”이자 권력의 정점(頂點)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사회

는 우선 좁게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발적 결사체의 영

역(Habermas, 1996: 367)”이라고 분석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시금 이러한 결

사체의 영역은 시장, 자본, 노동, 계급과 같은 경제적인 영역이라 할 경제사회와 

공존할 수 있다.11 마지막으로 정치사회는 “공공권력과 국가기구를 통제하는 정

당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영역(Linz and Stephan, 1995: 8)”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사회란 권력의 획득을 위해 경쟁이 벌어지는 정당정치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아가 정치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 ·정치사회를 매

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정희정권 아래에서 비대한 국가기구는 독주했고 

법치주의는 무너져 있었다. 국가에 도전하는 시민사회는 약했고, 정치사회는 여

야정당은 존재했으나 유명무실했다. 그렇다고 박정희정권의 존속력이 전적으로 

물리적 억압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다. 유신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5 ·16 군사쿠데타 등을 거치면서 사회운동이 억압되면서 시민

사회가 거의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박정희정권의 정당성은 매우 취약

했으며 그것을 효율성으로 메우려 했다. 특히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 대중의 지

지는 높지 않았으며 물리적 강제력과 달리 이데올로기적 통합력은 낮았다.

그러나 동시에 박정희정권은 ‘반공’과 ‘성장’ 등의 언술들을 동원해 매우 강력

하게 대중을 동원했다. 유신체제는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 농민 

10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임현진, 2017, 제1장에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브

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와의 비교를 통해 박정희정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을 검토하고 있다.

11　헤겔 이래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시민사회를 사회적 노동 및 상품교환 등의 경제적 영역을 포괄

하는 공간으로 이해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결사체에 초점을 두는 분석적 의미의 시민사회와 경

제적 공간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의 경제사회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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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민중부문으로부터 탈정치화시키는 데 주력했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동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국가의 캠페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새마을운

동’이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공장 새마을운동, 도시 새마을운동

으로 확장되었다. 농촌 새마을운동은 도시-농촌 사이의 격차, 저곡가 정책 등 농

촌과 관련한 문제들을 탈각시킨 채 농가의 소득향상, 농촌의 환경개선 등을 제

기하였다. 농촌에 장려된 새마을공장은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주변의 과잉인구를 흡수해 자본의 생산비 감소

를 기도하는 것이었다. 

공장 새마을운동은 계급 사이의 대립관계를 은폐시키고 이를 노사협력으로 

대체한 것이었다.12 국가는 각종 캠페인과 각 부문의 지도층에 대한 제한적 포

섭을 통해 민중부문을 탈정치화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공주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반 대중에게 내면화시켜 그들을 

정치에 더욱더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유신체제는 경제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중을 동원했다. 사실상 박정희정권의 유일한 명분이라고 할 수 있

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모든 부문이 탈정치화되고, 민중부문의 변

혁적 힘이 부재했던 상황을 조건으로 해서 작동하였다. 정통성 기반이 매우 취

약한 박정희정권이 의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경제성장’이었듯이, 탈정치화

된 대중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목표 또한 ‘경제성장’이었다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은 재정치화될 수밖에 없었다. 첫째, 분배를 무시한 왜곡된 경제

성장은 그 자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약화

되어 갔다. 둘째,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계급이 점차 증대하게 되었다. 셋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물질적 보상이 거의 없는 배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대중의 반발

을 살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대통령의 사망과 유신체제의 종결이 사회운동의 전

12　도시 대독점자본이 채택한 공장새마을운동은 노 ·사 간의 대립에서의 자본-임노동이라는 본질

적 문제를 은폐하고 환경개선이나 노사협력이라는 예방적 제 조치를 통해 모순의 둔화를 시도해 노

동계급의 탈정치화를 사업장 수준에서 시도했던 것이다. 동시에 노-사가족주의가 갖는 봉건적, 온

정적, 권위주의적 정향은 노동계급의 동원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노동자들의 반발을 극소화하면서 

진행했던 경제적 동원의 메카니즘으로 작용했던 것이다(고성국, 198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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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그에 따른 권력자들 간의 경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 국가-사회 관계

발전국가론에 의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다른 어느 대륙의 후발국보

다 자원형성과 투자배분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조세, 가격 등 거의 전 영역을 

통제해 국내산업과 국제경제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

었다. 에반스(Evans, 1995)에 따르면, 발전주의 국가의 효과성은 배태된 자율성

(embedded autonomy)에서 유래한다. 국가는 사회와 절연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봉사하지만 그들에

게 정치적 권력의 열쇠를 궁극적으로 내맡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료제화된 보

나파르트주의(bureaucratized Bonapartism)’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의 이해집단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약탈국가(predatory state)와 달리, 이러한 발전국가는 자체의 충

원과 승진의 원칙을 갖는 관료제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계급

의 이해를 넘어 전체 사회를 향한 비교적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배태

성과 자율성이라는 서로 모순적인 성향에서 발전국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임현진, 2001: 85-86).

*: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 제도화된 시장,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경쟁

****: 합리적 ·합법적 관료규범, *****: 입헌주의

출처: Linz and Stepan(1995: 10-11)에서 재구성; 임현진(1996)에서 재인용.

그림 2  국가기구, 시민사회, 경제사회 및 정치사회의 관계

민주주의의 영역과 조직원리

법치주의*****

시민사회*
정치사회*** 국가기구****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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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발전국가론의 일반적 설명에 일치하는 듯 보

인다. 19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1970년대 국

가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을 통해 고도성장을 도모하려 했다. 정부는 ‘종합무역

상사 설치’(1975), ‘수출입은행 설립’(1976), 이 외 각종 조세 ·관세 정책을 통해 중

화학공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국가는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고 5개 중화학공업

단지 건설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투자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금융정책에서도 국가는 수출지원금융을 주축으로 정책금융을 크게 강화시켰다

(김호기, 1985).

그리고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관련해 국가 관료제의 

효율적 작동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의 설명은 1970, 80년대 한국의 대자본가 

정책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일면이 있다. 이 시기 한국의 경제성장은 라틴 아메

리카의 경험과는 달리 국가-국내자본-외국자본의 3자 동맹보다는 국가-국내자

본 간의 2자 동맹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다.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비중이 라틴 

아메리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적었으며, 국가는 수출에 주력하는 국내

자본에 각종 특혜와 보호를 베풀었다. 국가와 국내자본의 관계에서 정부는 상

위 파트너, 대기업은 하위 파트너이었으며, 국가는 각종 금융 ·세제 ·시장정책 등

을 통해 국내자본을 규제하였다. 국가는 외자도입과 배분 과정에서 허가와 지불 

보증을 통해 국내 자본을 통제하였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봉쇄된 가

운데, 은행신용에 대한 독점을 통해 산업자본을 규제하였다. 이 시기 한국에서 

국가는 단순한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신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구조적 자율성’이라기보다는 ‘도

표 2  발전국가의 기초적 성격 

베버주의 국가 구조 차원

국가 관료제의 합리화의 정도

높음

합리적-법적 관료제 이념형

낮음

세습 국가 이념형

마르크스주의 

계급-국가

차원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배태성의 정도: 지배계급

과의 연결망 따위

높음 발전국가 부르주아 위원회 국가

낮음 과대성장 포스트-식민 국가 약탈국가

출처: 임현진(2005: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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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자율성’에 가까웠다. 유신국가는 한편으로 자본가에게 정치적 권력을 결

정적으로 내맡기지 않고 그들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르주아지의 집

행위원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

였다(Lim and Baek, 2002).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의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에

는 금융비용의 증가, 인건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당시 전경련 등 국내자본

은 정치우위의 경제풍토 개선, 긴축금융정책의 해소, 재정부분 축소, 금융자율

화, 물가대책,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 및 임금통제 등의 국가 개입을 요구하였

다(이성형, 1985: 24-25). 경제위기가 유신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는 않았지만, 유신

을 전후한 국가의 정책들은 이러한 국내자본의 요구에 반응한 것이었다. 국가는  

‘8·3 긴급경제조치’(1972), ‘기업공개촉진법 제정’(1972) 등을 통한 사채시장을 규

제하고 이자부 자본의 활동을 강하게 억제해 이를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려 하

였다(이재희, 1987). 그리고 국내 대자본(재벌)에 이를 장기저리의 산업자금으로 제

공하였다. 또한 1970년을 전후로 하여 금융비용 부담이 없는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를 권장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와 자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발전국가론은 상당히 유용하다. 발전국가론은 한국에서 국가와 국내자본 사

이의 강한 연계와 자본에 대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특히 ‘도구적’ 자율성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론은 첫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국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경제성장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을 위한 불균형 전략이나 그 결과로서 이중부문이라는 내적 모순을 무시한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먼저 한국의 괄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발전국가론이 주목하는 자본축적

과 구조분화의 기제로서 국가의 역할 이외에 정치적 ·군사적 국제냉전구조의 영

향이 매우 크다. 한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원이 된 데에는 국제분업적인 

교환의 논리보다는 국제관계적인 힘의 논리가 보다 더 작용하였으며, 그 후견자

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는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군사적인 

것이었다(임현진, 1984: 271). 이른바 ‘초청에 의한 상승’이라는 요인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Wallerstein, 1979). 아울러 박정희정권이 택한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그리고 일본자본의 역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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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전후하여 선진공업국은 고도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치중하

고,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공해문제가 심각한 업종은 후진국에 넘겨주는 

산업 간 국제 이동이 있었다. 특히 일본자본은 한국에 직접투자, 차관제공을 통

해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전자, 조선 등과 같은 산업들을 육성하여 양국 간

의 분업체계를 형성하려 했다(김태일, 1985: 51-53).

다음으로 이러한 한국의 발전 과정은 소위 ‘발전 딜레마’라고 명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이병천(1998: 60-69)에 의하면, 한국의 발전 딜레마

는 국가의 취약한 규율과 권위주의적 성장지상주의, 권위주의적 재량주의, 수직

적 권위주의 구조 등에 의한 산업정책의 문란, 재벌 가문의 족벌 지배에 바탕을 

둔 기업지배금융, 관치금융과 정책금융체제로 인한 금융의 불구화, 노동의 배제

와 재벌의 사회적 힘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내 대자

본 사이의 연합으로 가능했던 산업화는 그 성장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잉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신체제 아래 산업화 과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화학공업화 또한 국내 산업부문 간의 균형과 조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중화학공업화는 거의 대부분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었고, 그 재원은 거의 외자에 

의해 조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초소재와 중간재, 자본재의 국내

생산을 통한 여러 산업부문 사이의 연계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극

대화시키기 어려웠다.13 따라서 ‘발전국가’라는 이념형은 한국의 발전모델의 성

공은 가늠할 수 있어도 그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적확히 포착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분명 정경유착, 지대추구, 부정부패, 정책혼란 등은 박정희식 한국의 발전국

가 모델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대자본 편향적인 산업정책

을 통해 재벌집단의 힘은 확대되어 갔고,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국가가 우위에 

섰던 국가-자본 간의 관계는 점차 역전되어 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신체제 

아래 산업화는 철저히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상황에서 국내자본의 협애한 

13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희는 국내산업 부문과의 연관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계설비나 중간재를 해

외에서 조달하여 진행된 점, 그리고 수출산업으로 육성된 점 등에서 이 시기 중화학공업화는 1960년

대 축적기구의 연장과 확대에 불과하며, 그것이 수입의 대폭적인 증대 나아가 외채상환부담의 급증

으로 귀결된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한다(이재희, 1987: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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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부응하여 진행되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이 형성되고 분화되

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발전국가는 그 구조적 모순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인 노

동과 정면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2. 국가-노동 관계

한국의 노동통제 방식을 적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의 형태와 권력

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표 3과 같은 네 가지 노동정치의 이념

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형은 슈미터(P. Schmitter)의 조합주의와 다원주

의라는 일차원적 이분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슈미터는 주로 노동부문의 조직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조합주의와 다원주의

를 분류하고, 전자를 다시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구분한다. 조합주의

와 다원주의는 이익대표의 체계가 취해야 할 제도적 형태에 대해 각기 다른 처

방을 제공한다. 즉, 다원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연발생적 형성 ·진화 ·확대 및 경쟁

적 상호작용에 기대를 걸면서 여러 정치세력의 조화 혹은 균형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인위적 출현 ·수적 제한 ·수직적 통합 

및 비경쟁적 상호보완을 중시하면서 여러 정치세력이 유기적으로 서로 의존하

는 기능적인 적응에 호소한다.14

14　슈미터는 이익집단의 제도적 형태에 치우친 나머지 첫째, 다원주의와 사회조합주의 간의 현실

적 차이를 너무 강조하고, 둘째, 국가조합주의가 총체적 분석틀에서 다원주의 및 사회조합주의와 

어떠한 이론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조합주의가 서부 유럽에

서, 국가조합주의가 라틴 아메리카의 후발 자본주의국가에서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의 

자율적 역할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와 사회 조합주의는 거의 흡사한 형태가 된다. 또

한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종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될 뿐이다

(Schmitter, 1979).

표 3  노동통제의 네 가지 방식

노조조직 권력의 흐름 집중 분산

상 → 하 국가조합주의 국가단원주의

하 → 상 사회조합주의 사회다원주의

출처: 임현진(200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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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현대적 의미의 국가조합주의가 등장한 시기는 1930년

대였다.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는 대공황의 충격 속에서 지역 ·계급 ·부문 간 갈등

의 심화를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국가조

합주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조합주의는 보수와 혁신의 기운이 치열하

게 경쟁하면서 제3의 변증법적 조화를 이루는 서구형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거

대한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통제하려는 국가조합주의는 처음부터 지배의 방법이

었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나서서 계급갈등을 조정해 지배 권력을 방어하려

는 전략이다. 정치적 개방이 방종을 통해 계층 ·집단 간의 소모전을 자초하고 억

압이 저항을 불러와 전면전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그 중간 지점에서 국가가 선

택적 ‘유인과 제재(incentives and constraints)’라는 처방책(Collier and Collier, 1979)을 

스스로 제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다양한 관제기구 아래 

갈등을 제도화하면서 인위적으로 계층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다.

국가조합주의를 통한 지배방법에서 주목해야 할 단위는 공식노조였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수많은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는 저항의 역량을 과시한 운동

세력에게 정치적 참여의 길을 터 주면서 반체제적 비판의식의 확산을 방지하는 

포섭 및 통제의 기제였던 것이다. 주로 국가 전략산업 내의 노조나 정부 공무원

이 주 대상이었다. 국가는 노동자계급에게 공식노조를 ‘선사’하면서 그들의 독

자적 조직역량의 형성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선점 전략을 썼던 것이다. 또한 

국가는 노동자계급을 분할 통치의 논리에 따라 다양한 조직으로 나누어 배타적 

견제심리를 부추기면서 시민사회 내의 힘의 수평적 결집을 방지하려 했던 것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조합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결함을 내재하고 있다. 첫

째, 국가가 공식노조 지지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치러

야 했고, 국가는 곧 재정팽창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둘째, 국가는 위로부터의 

힘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등을 해소했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

다. 셋째, 국가 내의 지배세력이 분열되어 그 안에 경쟁관계가 성립될 때 정권붕

괴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는 지배세력 내의 어느 한 분파가 권력투쟁에서 이기

기 위하여 대중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분파 역시 유사한 전략을 취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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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다.

국가단원주의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비대칭적 통제력을 구축하는 데 목

적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조합주의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상이하

다. 국가가 시민사회 내의 어떠한 자생적 혹은 인위적 조직도 인정하지 않는 특

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국가단원주의이다. 국가단원주의는 시장에 대한 사회의 

본능적 방어심리를 철저히 억압한다. 그것은 조직정비에 나선 이익집단을 적절

히 달래면서 시장의 심판 기능을 차단하거나 손질하는 국가조합주의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제도이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시민사회를 억압하여 시장을 지키려

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단원주의는 이념적 ·  조직적으로 노동을 무장해

제한 후 이들을 냉혹한 국제경쟁의 현실로 내던지면서 물량적 성장의 기반을 조

성한다. 국가는 중간집단의 등장을 배제하면서 노동부문을 산산이 쪼개 버린다. 

이를 위해 엄청난 국가권력의 투입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국가단원주의는 한국에서 비교적 손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왜냐

하면 해방 직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노동운동 세력이 한국전쟁을 경유하면서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반공이데올로기는 노동부문을 축소시키는 환

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통제 방식이 순수하게 국가단원주의

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최소한 국가조합주의의 외형

을 갖춘 다음에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아주 취약한 형태의 통제조직이었다. 개

입국가는 진보적 ·혁신적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정치투쟁의 공간을 제

도적으로 봉인하여 사실상 폐쇄시켰다. 그 수단은 다름 아닌 한국노총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조직된 전국 규모의 노조는 대다수의 기층 노동자와 

절연된 채 밀실에서 자본축적의 길을 돕는 어용노조였다. 아울러 국가단원주의

는 보상 및 회유의 정치를 단순히 전국 수준의 노동지도자에 한정시킨 채 이를 

일반 노동대중의 차원으로 확산시키지 않았다.

유신체제를 전후한 시기의 노동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1969년 

12월에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회사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을 행정적으로 대단히 어

렵게 만들었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사협의의 결과를 해당 장관에게 보고토

록 하여 노동행위의 발생을 억제하였다(이영철, 2004). 또한 노동쟁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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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조정위)를 설치하여, 노동위원회가 맡던 기능을 대신 맡도록 하였는데, 조정

위에는 노동자 대표, 공익 대표, 사용자 대표 이외에 정부관리가 참여하도록 하

였다. 조정위는 노동쟁의가 적법하다고 판정되면, 즉시 조정을 개시하되, 조정

이 20일 안에 성립되지 아니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여, 노동자들

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어서 1971년 12월,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이 「국가보위법」은 국가비상 사태하에서 노동자들은 

단체협상이나 단체행동을 하기 전에 행정부서에 조정을 요구해야 하며, 정부부

서의 조정안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정부기관, 공사, 공공 서비스 기

업,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기업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였다. 한편, 노동청이 

노사분규를 조정하도록 했으나 조정을 기피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단체협

상을 벌이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노동자-공익-사용자 대표 3자 동수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1960년대에 비교적 중립적인 역할을 하였던 노동위원회는 유명

무실해지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유신헌법은 노동자의 결사, 단체협상, 단체행동권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만’ 보장하였고, 주요 공공단체와 대규모 기업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거나 인정

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에 의해 법적인 제약 없이 노동권을 제한

할 수 있었다. 1973년과 1974년에 유신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는

데, 정부는 이를 통해, ①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상세히 규정하여, 노동조합을 대

신할 수 없도록 하였고, ② 노사분규에 대한 결정을 노동자의 대의원회의가 아

니고, 전체회의에서 결정토록 하여, 노조 지도부의 영향을 약화시켰으며, ③ 전

국적인 산업별 노조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산별노조가 노사분규의 합법적인 

참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본축적과 관련하여 유신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이

를 위해 강력한 노동통제 정책을 실시한 데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1), 「국가보

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유신헌법」(1972), 「노동관계법」 개정(1973) 등은 이

를 위한 입법의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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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단원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

다. 첫째, 국가가 노조다운 노조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

급갈등을 심화 ·누적시켰다. 둘째, 국가가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한 노동운동은 

처음부터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셋째, 국가가 대중적 차원의 

물질적 보상 및 회유의 정치를 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에 대한 관

제노조의 통제력은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 국가는 일반 노동대중에게 억압자이

었을 뿐 그 어떤 이념적 헤게모니도 행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단원주의는 

유인 없는 제재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소외시켰고, 개입국가는 노동의 독자적 조

직화와 이념적 급진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V. 결론: 포스트 발전국가로의 진화 

변화하는 발전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세계화의 와중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신

자유주의로 귀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입지는 약화되고 경쟁

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확대와 규제완화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일본은 해체, 한국은 전환, 그리고 대만은 존속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중국은 발전국가라기보다 국가자본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대만에서 국가개입의 효능이 떨어짐에 따라 더 이상 신중

상주의적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단적으로 편

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발전국가는 박정희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변모의 길을 걷게 된다. 

세계경제의 상승국면에서 전두환정권(1980~1987) 아래에서 3저(저달러, 저유가, 저금

리)에 따른 호황으로 미국, 유럽 등 중심부 국가들로부터 개방의 압력을 받게 되

면서 신중상주의적 발전국가는 서서히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로의 전환이 이루

어진다. 특히 김영삼정권(1993~1997)의 세계화 정책과 김대중정권(1998~2002)의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발전국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지난 30여 년에 걸친 세계화 정책과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추진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보듯 그 어느 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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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체제에 깊숙이 통합되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영향력이 압도

적으로 커지면서 국가 간 국제체제 안에서 국가의 정책적 입지가 약화되는 가운

데 국가의 구심적 역할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화 정책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추진되었다.15 1994년 5월에 제시된 ‘국

제화’가 그 첫 단계라면, 그것은 1994년 11월에 두 번째 단계인 ‘세계화’로 궤도 

수정된 바 있다.16 국제화는 “외국자본의 유치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해 국제

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지속적 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정의

되었다(Gills and Gills, 2000: 36-37). 그러나 국제화는 바로 세계화에 의해 대체됨으

로써 단명한다. 세계화는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의 총체적 변화

를 시도하는 모든 영역에 걸친 개혁”으로 규정되었다(Gills and Gills, 2000: 38). 대

외적 요소를 강조한 국제화가 세계화를 통해 국내적 개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김영삼정권의 세계화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대통령 김영삼이 

갈망한 대로 한국은 OECD의 회원국이 되었지만 그를 위한 급속한 자본시장개

방의 대가로 그의 집권기간 말기인 1997년 가을에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

다. 무엇보다 큰 실책은 세계화가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것 못지않게 안으로 들

어오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있다. 특히 마땅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금융 

자유화와 탈규제를 포함하는 자본시장 개방은 외국자본의 손쉬운 유출입을 허

용함으로써 IMF에 의한 55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긴급 구조금융에 의해 외환위

기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 곤혹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세계화가 가져올 득

실을 면밀히 고려하였다면 국민경제의 자율성을 침식할 세계화에 대해 제반의 

안전장치를 강구했었을지 모르나 사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달성한 김대중정권은 김

15　한국은 1990년대 초반 미국으로부터 개방의 압력을 받아 왔다. 이른바 3저(저달러, 저유가, 저

금리)로 인한 경상수지의 흑자를 기록한 한국에 대해 미국은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경제개방조치

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은 이미 김영삼정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

는 것이 올바르다.

16　비교적 국제경험이 적은 김영삼은 싱가포르와 미국 시애틀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포럼

(Asian-Pacific Economic Forum)에 참석한 이후 그곳의 발전상에 적지 않은 감명을 받은 것 같다. 

처음에는 한국의 미래를 국제화에서 찾다가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화를 제창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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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삼정권이 남겨 놓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를 자처한 김대중정권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을 국

정목표로 내걸었으며 이에 ‘생산적 복지’를 차후 추가하였다.17 김대중은 그가 

대선기간 중에 약속한 대로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주로 

금융, 기업, 노동, 정부 등 4대 부문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을 필두로 하여 사

회 여러 분야에서의 개혁이 병행되었다. 금융의 재구축, 기업의 재조직, 노동시

장의 유연화, 그리고 정부부문의 축소가 그 골자이다.18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세계화를 착근시

키는 정책적 수단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개발도상국가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 보다 깊숙이 통합된 바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은 한편으로 참여와 분배라는 민주화의 논리와 다른 한편으로 경쟁과 효율

이라는 시장의 논리 사이에 내재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특히 국제자본을 유치

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관료들은 위로부터

의 ‘지시받는 민주주의(guided democracy)’를 원한다면, 일반민중은 정책수립 과정

에서 그들의 이해를 신장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바란다(Gamarra, 1994: 2-3; Pereira et al., 1993: 182). 개발도상국가들의 

정부가 위와 밑으로부터의 구조조정 중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

제이기도 하지만 세계경제 안의 위상, 국가의 정책 능력과 강도, 국회 내에서의 

여당의 위치,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집중도의 차이, 시민사회의 성숙도 등에 따

라 달라진다. 김대중정권은 김영삼정권의 세계화 정책을 부정하면서도 그 노선

을 답습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오늘의 지구촌 아래

에서는 기업의 국적성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탈국가주의적인 국민경제

17　세계조류에 해박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전지구화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생산적 

복지에 의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계산을 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

이의 내재적 긴장에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애초의 ‘민주적 시장경제’의 구상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착안한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정권 초대 대통령정책기

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장집 교수의 글(1998)을 참고할 것. 

18　개혁의 상당 부분은 김영삼정권에 추진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김영삼정권

과의 차별화를 위해 개혁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독자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김대중정권의 4대 부

문 구조조정에 관한 자세한 소개와 비판에 관해서는 Lim and Hwang(2000)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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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생각을 개진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국가주의와 조합주의의 요소를 가미

하고 있다.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조합주의의 두 가

지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위로부터의 기술관료

들에 의한 것이었고 밑으로부터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다. 김대중정권의 구조

조정의 한계는 장기적인 구조개혁보다 단기적인 안정화를 겨냥하되 사회안전망

을 건설하여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일종의 비정통적인 방법을 취했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발전전략의 근본적 수정보다 거시경제적 조정을 꾀하는 위

기관리의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위기극복에서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

다. 김대중정권 아래 무역흑자가 800억 달러의 누적을 가져왔고 외환보유고도 

무려 1,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무역흑자가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고, 환율평가 절하가 이루어지면서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삼분

의 일 이상을 외국투자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가 국제화되면

서 일종의 대외종속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160억 달러라는 공적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자

가 2020년 들어 1,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세계화 정책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여파로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는 발전주의 국가로서 사회와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배태된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

다(Evans, 1996). 이 배태된 자율성으로 인해 한국의 발전국가는 자본축적 과정에

서 대기업과 제휴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국

가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19 

19　이것은 칼러가 말하는 ‘정설의 역설(orthodox paradox)’이라는 맥락에서 접근 가능하다. 즉,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자신을 약화시키는 시장형성에 일단 선두에 나설 수밖에 없

는 모순된 상황을 말한다(Kahl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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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MF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은 경제를 재조직하는 데 국가를 처음에는 

적극 활용하지만 시장기제가 확립될수록 국가를 해체하는 경향이 있다(Hoogvolt, 

1997: 168-169). 경제위기 시에 민간부문이 진 부채를 국가가 떠안게 함으로써 국

가는 결국 재정적자에 빠지게 되며 경기조율 기능도 외국자본의 역할이 증대함

에 따라 약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발전국가도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수립과

정에서 초국적 자본에 의해 점차 그 기능이 침식되고 있다. 신중상주의 시절과

는 달리 국가자율성이 약화되는 신자유주의 발전국가라 할 수 있다. 

한국 국가의 배태된 자율성의 약화는 발전 동맹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발

전국가의 성공적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국가와 대기업 사이의 

이자동맹을 국가와 대기업과 초국적 자본 사이의 삼자동맹으로 바꿔 놓았다. 국

가를 상위파트너 그리고 대기업을 하위파트너로 하였던 발전주의 시기의 이자

동맹은 초국적 자본의 역할 증대에 따라 무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삼자동맹도 

국가가 이탈하고 나아가 대기업도 일부만이 살아남고 다수가 약화된 가운데 초

국적 자본과 제휴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서의 새

로운 종속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화의 와중에서 지금까지의 북(北)과 남(南)의 국가들 사이에서 비대칭적인 

착취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서 중심과 주변 사이의 

종속관계는 완화되기보다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발전국가라 하

더라도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서 국가의 정책적 입지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날 발전국가의 정경유착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여 민주적 

코퍼러티즘 아래 시민참여와 계급타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

늘날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이란 이름 아래 강요되고 있는 영미식 주주이해

만을 중시하는 세계화 아래 노동의 정치참여도 중요하지만 경영참여를 통해 구

조조정을 둘러싼 고통분담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계급과 농민층이 가장 큰 피해자라

면 대기업은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

과 함께 농촌의 붕괴는 이미 진행되어 왔지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산업에 

대한 농업의 상대적 위상을 약화시킴으로써 농민층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고 있다. 농촌이 잉여 노동력의 공급과 식량자원의 조달이라는 기능을 잃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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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에서 농민층은 해체일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과 노동의 

구조조정은 재무구조의 개선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결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노동보다 기업에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 구조개선에 따라 과잉투자 

부분을 줄일 수 있었고 또한 기업부채를 축소할 수 있었다. 반면, 노동은 정치활

동의 권한을 얻은 대신 정리해고, 파견근로 등으로 인해 실업과 반실업을 얻은 

셈이다. 한국처럼 자본은 집중화되어 있고 노동이 분산화되어 있는 형편에서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보다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2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포스트 발전국가가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

감한 복지의 확대와 민주적 코퍼러티즘(corporatism)의 도입이 필수로 보인다. 한

국의 발전국가는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경제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회사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복지를 부분적으로 제공하였다(홍경준 ·송

호근, 2003). 이 정책은 경제가 성장하는 한 잘 작동했다. 지속적인 발전으로 대부

분의 사람이 일자리를 얻어 스스로 복지를 해결하였다.

한국은 그간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저조세-저복지 

국가이다. 국민들 사이에 좋은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높다. 지난 10년간

의 추세를 보면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에 비해 너무 빨라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증세 없는 복지’ 혹은 ‘부자증세’ 등 국민들 사이에 갈

등과 저항을 가져오는 것보다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세금은 국민이라면 조

금이라도 부담하면서 누진적인 조세체계를 도입하여 중조세-중복지 국가로 나

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입장은 복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반적인 세금인

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시인해야 한다는 데 있다. 세제를 보다 누진

적으로 바꾸고 사회보장을 통해 재분배 기능을 늘리는 재정 원칙이 필요하다. 

20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홀의 조합주의 비교연구는 전자가 자본의 집중과 노동의 분산 그리고 후

자가 노동의 분산과 자본의 분산이라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관계의 새로운 재

편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즉, 프랑스가 영국에 비해 자본이 노동보다 유리한 입지

를 갖는다는 사실이다(Hal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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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조세체계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조세형평성을 위해 과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직접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 중 46.8%에 해당하는 

810만 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 중 근로소득은 면세

범위를 줄이고 그에 비해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금인상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

며, 이것을 계층에 따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부담과 관련하여 

복지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포스트 발전국가가 해결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임현진, 2016).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복지 해결은 당시 가족 제도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19세기 말 조선 붕괴 이후 지역사회 중심 사회에서 가족 중심 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났다(Kim, 1990). 조선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지

역사회의 도덕적 의무였지만, 조선 붕괴 이후에는 가족의 의무로 좁혀졌다. 발

전국가 주도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확대가족을 통해 

생존을 시도했다. 국가가 경제 발전에 주력했을 때, 가족들은 서로를 지원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특히 여성은 다른 식구들, 똑똑한 자녀교육을 위해 희생했

다. 산업사회에서도 가족은 경기 순환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역

할을 했다. 가족구성원들은 실업자 또는 노동에서 장애를 입은 식구들을 서로 

돌보았다(Kwon, 2005: 25).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가족 기반 복지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징조가 나타

났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는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

았다. 이어진 선거에서 야당 후보자들은 ‘공짜 점심’ 공약으로 전례 없는 승리

를 했다. 전통적으로, 점심은 아이의 어머니에 의해 준비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

제는 많은 엄마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으로 너무 바빠서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기 힘들고, 또는 저소득으로 학교 급식비를 낼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무료 급식’ 문제는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저출산율도 복지 조치 확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만한 일자리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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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

산율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증언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뤄진 광범위한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

격한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들을 기업복지의 혜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키웠다. 기업, 특히 재벌 기업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

로 정규직을 줄이고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재벌은 사실상 독점적인 하도급 

관계를 맺은 중소기업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여 하청기업에게 최소한의 이윤

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결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정규직 근로자도 재벌 회사 근

로자가 누리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린다. 기업복지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복지확대가 필요하다. 수출지

향적인 한국 경제는 국내 변수에 더해 해외 경제 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며 끊임없이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

한 안전장치로서 사회복지 확대는 절실하다(Rodrik, 2008). 이렇듯, 중소기업노동

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자, 자산이 없는 은퇴자 등 전통적인 기업복지, 가족 

기반 자조 복지제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은 국가복지 도입

과 확대를 시급히 요구한다. 확대된 공공 복지는 새로운 발전국가 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의 발전국가의 불안정성은 노동자들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Evans, 1995)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

한 민주적 코퍼러티즘(democratic corporatism)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발전국가

는 독단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노동자들은 산

업화가 시작된 이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되었고, 대신 국가와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가 발전국가의 중요한 축이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시민

사회와 노동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불투명한 국가의 의사

결정은 기업을 제외한 소외된 집단의 불만으로 이어져서 발전국가의 전성기에

도 산발적인 노동 분쟁이나 반정부시위로 나타났으며 1987년에는 노동자대투

쟁으로 분출되기도 하였다.

민주주의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유도하여 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는 발전국가

와 상호배제적이기보다는 양립하면서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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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2010; Evans, 2010: 9). 노동자와 같은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 참여를 보장하

는 발전국가는 안정적으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확대된 다양한 집단의 국

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는 국민의 자유의 연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여 확대 

자체가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기도 하다(Sen, 1999: 291: Evans, 2010: 9에서 인용).

한국 국가는 여전히 시위, 파업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항의 활동에 직면하고 있

다. 이데올로기적 대결도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메

커니즘 및 정당이 강력하고 적대적인 시민운동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다. 사

회운동은 강하지만 정당은 약한 상황에서 정당은 시민들 간의 다양한 이해 관

계를 모으고 대표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민주적 코퍼러티즘 도입을 통한 갈등

방지와 해소가 필요하다. 선례로 1998년 도입된 노사정위원회는 많은 취약점과 

작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노사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조직

이다. 발전국가 안에서도 더 많은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 더 나은 코퍼러티즘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발전국가가 기업에 배태한 자율성을 통해 

성공했다면 노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배태한 국가 자율성에 기

반한 포스트발전 국가는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미래 발전국가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장된 복지와 코퍼러티즘 도입은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확장하여 포스트 발전국가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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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looks at historical trajectories of developmental states, 

including South Korea (hereafter, Korea), Japan, Taiwan and China often 

famed for their capital accumulation, to examine if their success stories 

are being continued, curtailed or regenerated. With the knowledge that 

developmental capacities that are self-centered, are important in spite 

of challenges from globalization, Korea’s prospects and limits to capital 

accumulation as a developmental state are outlined by its experiences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It is critical to outline the characteristics 

of Asian developmental states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today’s  

post-development states. With the onset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Asian 

states have been criticized for having displayed the ironic nature of 

developmental states rooted in collusive tie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However, Asian developmental states including Korea, China, Taiwan 

and Japan were noticed in another light when they displayed efficient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s it cannot be assumed 

that all developmental states are efficient in capital accumulation, the 

role of government becomes a necessary condition and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se states. This paper contends that all developmental 

states are characterized by continuity and changes caused by internal 

path dependencies and external global economic conditions. However, 

Abstract

Developmental State in Asi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Case of South Korea

Hyun-Ch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231
비교자본주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의 발전국가 | 임현진

discontinuity in their states is rare and developmental neoliberalism can be 

discussed in such context.

Keywords | Diversity of Capitalism, Developmental State, Post-development 

State, State-Society Relations, State-Labor Relations, Developmental 

Neoliberalism, Democratic Corporatism 




